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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여건변화로 뉴타운 등 정비사업 취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서울 및 경기도 등에서는 2021년 이후 도시정비사업

에 의한 신규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 )은『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도시

정비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적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정비사업구역 

해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이후에는 도시내에서 신

규 아파트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주택수급문제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

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이후 일몰제와 출구전략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현재 종로구 창신 • 숭인뉴타운 지구 등 총 65개 구역의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기도는 2013년 현재 당초 23개 뉴타운 지구 213개 구역에서 13

개 지구 106개 구역으로 절반이상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   

  연구원은 2012년말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정비사업 유형

별, 사업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을 추정하고, 평균소요기간을 정비(예정)구역별로 적용하여 

2013년 이후 연도별 주택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2021년 이후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매년 정비사업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 의존도가 50%이상으로 높고, 아파트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을 고려할 

때 2021년 이후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수급문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연평균 필요량은 34,000호 정도로 예상되나 출구전략에 따른 사업취소가 현재와 

같이 진행(2012년말 대비 30%이상 취소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2021년까지는 연평균 30,000

호～35,000호로 공급되다가 2021년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량이 1만호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

고 있다. 

  경기도는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공급 의존도가 전체 주택공급량의 약 17%(연평균 적정공

급량 약15,800호)로 낮아 서울시보다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2021년까지 연평균 33,000호～38,000호가 공급된 후  주택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

인다.

  연구원은 지금과 같이 정비구역 해제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구역지정을 보류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향후 2021년 이후에는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거나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우선 출구전략만을 위해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사업취소를 방지하고,  정비(예정)구

역이 원래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해당 지자체는 연도별 수급조절을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해야 하며, 신규로 정비구역 지정 

등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리모델링 활성화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의한 양질의 주택공급 등을 통해 총량적인 수급뿐 아니라 주택유형간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원은 기존 도시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총량적 수

급뿐 아니라 양질의 주택, 특히 신규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비

사업 침체로 나타나게 될 주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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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요약)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 정책 및 제도 변화 내용과 향후 정비사업 시장변화의 방향을 검토

하고, 지자체와 주택공급자 관점에서 정비사업 환경과 주택수급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

응방안을 연구함. 

- 시대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정책 변화 내용 검토 

∙ 정책 변화 내용

∙ 정비사업 유형별, 지역별 추진현황

- 도시정비사업 관련 최근 정책 및 제도적 환경변화 검토

∙ 정비사업 패러다임 변화 

∙ 정비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 환경 변화

- 도시정비사업의 시장환경 변화

∙ 최근 시장환경 변화

∙ 정책 및 제도 환경이 향후 시장변화에 미치는 영향 전망

- 도시정비사업 정책 환경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수급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2. 시대별 도시정비정책의 변화

우리나라 정비정책의 변화양상을 시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1950~60년대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음. 이 시기에는 시민아파트 건설, 양성화 사업, 현지개량 사업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

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함.

- 1970년대는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적으로 다양한 정비방식을 신규 도입한 시기였음. 이 

시기에는 자력재개발, 차관재개발, 위탁재개발 방식 등의 다양한 정비수법을 도입함으로써 정비정책을 발

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사업방식의 여러 한계점을 드러냄.

- 1980년대는 우리나라 정비사업이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은 시기였음. 당시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의 큰 

행사를 앞두고 합동재개발 방식의 정비수법을 도입함. 이 방식 역시 사업참여자 간 갈등, 난개발 등의 문



제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보편적인 재개발방식으로 자리 잡음.

- 1990년대는 계획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본격화된 시기였음. 당시 정부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제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도시재개발법」 전문개정 등을 통하여 

기존 정비방식의 문제를 보완하고, 계획에 입각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000년대는 우리나라 정비사업이 2차 전환기를 맞은 시기였음. 이 시기에는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

완하고자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함. 그러나 부동산 투기문제, 사업소요기간 증가, 타 법규와의 정합성 문제 등이 야기

됨.

- 201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정비사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음. 2012년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의 개정을 비롯하여,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 2013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1950~601950~601950~601950~60년대년대년대년대
(제도기반 미흡 및 재원부족 시기)

- 1955년, 중구 양동 화재민 1,600가구 대상으로 첫 강제이주
- 1967년, 시민아파트 건설, 양성화 사업, 현지개량 사업 등 진행

1970197019701970년대년대년대년대
(제도기반 마련 및 정비방식실험 시기)

- 1973년, 자력재개발방식 정비사업 시작
- 1976년, 차관재개발방식 정비사업 시작
- 1978년, 위탁재개발방식 정비사업 시작

1980198019801980년대년대년대년대
(정비사업의 1차 전환기)

- 1983년, 합동재개발방식 정비사업 시작

1990199019901990년대년대년대년대
(계획에 의한 주거환경정비 본격화 시기)

- 1989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정
- 199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1995년 ‘도시재개발법’ 전문개정

2000200020002000년대년대년대년대
(정비사업의 2차 전환기)

- 2002년, ‘뉴타운 사업’시행
-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 20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0201020102010년 년 년 년 이후이후이후이후
(정비사업의 뉴 패러다임)

-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

<그림 1> 시대별 정비정책 변화



3.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

1) 추진 중인 정비사업 현황

2012년 6월 기준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유형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10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음. 주택재

개발사업이 937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은 479개 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320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74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86개 구역, 경기도 395개 구역, 부산 295개 구역 등으로 나타나며, 수도권에서는 

1,130개 구역(53.6%), 지방은 980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총 65개 지구의 482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음. 전체 

사업구역의 약 78.2%가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음. 

(단위 : 구역 수)

구분 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전국
2110 937 479 320 374

(482) (292) (14) (176) (0)

수도권
1130 545 277 249 59

(377) (224) (8) (145) (0)

서울
586 247 147 160 32

(219) (122) (8) (89) (0)

경기
395 200 112 64 19

(143) (92) (0) (51) (0)

인천
149 98 18 25 8

(15) (10) (0) (5) (0)

지방
980 392 202 71 315

(105) (68) (6) (31) (0)

주 : (  )는 뉴타운 사업구역수
자료 : 국토교통부(2012. 6월 기준)

<표 2> 정비사업별 추진현황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단계에 있는 구역이 

324개 구역(15.4%), 추진위원회 단계 515개 구역(24.4%), 조합단계 453개 구역(21.5%), 사업

시행단계 382개 구역(18.1%), 관리처분단계 101개 구역(4.8%), 착공단계 335개 구역(15.9%)

임. 

- 전체 구역중 약 61.3%가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구역이 많



음.

- 또한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구역도 39.8%에 달해, 전체적으로 상당부분의 사업이 초기단계

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단위 : 구역 수)

구분 계 정비구역 추진위 조합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전국
2110 324 515 453 382 101 335
(482) (213) (123) (101) (19) (13) (13) 

수도권
1130 187 289 296 200 69 89
(377) (131) (105) (96) (19) (13) (13) 

서울
586 102 117 127 125 56 59
(219) (64) (51) (60) (19) (13) (12) 

경기
395 79 124 119 36 13 24
(143) (65) (45) (32) (0) (0) (1) 

인천
149 6 48 50 39 0 6
(15) (2) (9) (4) (0) (0) (0) 

지방
980 137 226 157 182 32 246
(105) (82) (18) (5) (0) (0) (0) 

주 : (  )는 뉴타운 사업구역수
자료 : 국토교통부(2012. 6월 기준)

<표 3>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2)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①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연도별 구역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까지는 구역지정 건수가 10건 내외

로 많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8년에 가장 많은 수치인 231개 구역이 지정되

었고, 2009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함.

-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구역지정의 영향이 현재 지속되고 있음.

<그림 2> 주택재개발사업 연도별 구역지정



② 주택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1989년부터 시작하여 1997년 이후부터 사업이 본격화 되었고 2003년에 가장 

많은 구역이 사업을 추진함.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 재건축사업이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9년부터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재건축사업은 수도권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고, 2008년 이후로 수도권 주택경기가 장기 침체상태로 전환된 

것을 감안할 때 주택경기와 민감하게 연동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주택재건축사업 연도별 사업계획승인 실적

4. 정비사업 환경변화와 전망

1)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정비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바탕에는 도시정비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계

획 패러다임과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시정비정책 패러다임은 

이들과 연계하여 변화되고 있음.

우선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대형, 대량화, 성장위주의 도시 형성 

및 발전에서 소형, 소량화, 삶의 질 위주의 도시계획으로 변화되고 있음(이춘희, 2007).

-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계획의 최대 쟁점은 도시성장과 도시개발이었음. 성

장주의 개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사조가 변하고 소형, 소량,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

으로 변하고 있음.



- 근대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개념의 등장과 이에 

따른 도시개발이 적용되기 시작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사조는 도시의 환

경성, 계층 혼합, 친환경 교통, 휴머니티, 지역성, 장소성, 주민참여, 도시의 충진개발 등을 강조

주택정책도 주택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정책측면에서는 정책 대상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생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수요측면에서는 

주택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 주택재고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안정으로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

만족을 중시하는 거주의 개념으로, 주택을 자산축적을 위한 투자재로 생각하여 과소비 하는 경향에서 실

수요 중심의 적정소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

- 주택수요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수요가 다양화 되고 있음.  주택 중심의 가치

에서 주거지 중심의 거주 장소로서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 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남.

- 주택의 점유형태는 월세가구 증가로 자가와 전세중심의 점유 패턴에서 월세비중이 증가하고, 주택소비형태는 1 2

인 가구 증가와 주택의 적정소비 행태, 임차수요 증가로 중대형 주택 선호 패턴에서 중소형 주택수요 증

가 양상을 보임.

- 주택공급측면에서는 주택공급의 목표가 주택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바뀌고 모든 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주

택의 질적 개선, 가구별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에 중점을 둠.

- 주택공급형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 보다는 기존 도시의 정비를 통한 충진개발을 중요하게 고려함. 대규

모 신규주택 건설 중심에서 기존 주택을 정비하고 보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

- 공급하는 주택유형은 아파트 중심에서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유형의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  

- 또한 1 2인 가구 증가와 노령화로 인한 노인가구 증가, 임차선호 및 임차가구 증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 증가 등으로 주거복지 대상 및 영역의 확대,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

도시 및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도시정비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외국의 도

시정비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해외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점차 구도심 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도심회

귀(gentrification)현상이 증가

- 1990년대 이후에는 통합적 재생에 대한 관심과 계획이 강조되어 물리적 도시정비에서 사회 •경제 •문화를 

포함한 통합적 재생으로 도시정비(Regeneration)의 의미가 확대됨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전면철거형 정비방

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정비

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음.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정으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됨.



패러다임 변화 내 용

① 가치의 변화 도시정비의 가치가 주택중심에서 사람과 생활환경 중심으로 변화

② 정비방식의 변화
전면철거에서 지역의 물리적, 입지적 특성과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비수법으로 전환

③ 주택유형의 다양화 아파트 중심 공급에서 다양한 주택공급 필요성 증가

④ 주택공급 및 관리의 변화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 우선 정책에서 기존 주택의 유지 보수 관리의 
필요성 증가

⑤ 주택수요의 변화 
정비사업에서 중대형 주택을 선호하는 주택구조에서 여건변화에 따라 중소형 주택수요 증가와 
주택의 질적인 수요패턴으로 변화
주택의 과부담구조에서 주거의 적정소비구조로 전환

⑥ 정비주체의 다양화
점차 주택시장 여건 및 패러다임 변화로 공공의 역할 확대 필요성 증가
민간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사업방식에 따라 민관파트너십에 의한 정비사업 필요성 증가

⑦ 도시정비 주거복지 확대  
저소득층 세입자 위주의 주거복지에서 고령자 가구주 가구, 영세가옥주 등 주거지원 사각지대의 
주거안정을 포괄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자료 : 국토교통부(20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책 세미나 

<표 4> 도시정비의 패러다임 변화

2) 도시정비의 제도적 환경 변화

(1) 일몰제, 구역해제 등 정비사업 조정절차 도입

① 정비구역 해제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일몰제와 구역해제가 가능하게 됨.

②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해제 및 추진위 조합 취소

정비예정구역 또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가 해제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음.

추진위･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1/2～2/3이 동의(조례로 정함) 또는 소유자 1/2이 사업취소에 동의

할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취소할 수 있음(2년 한시규정).

(2)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

정비사업의 시대적 환경변화와 구역해제 등 기존 정비방식의 한계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이 

부각. 이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

(도정법 제2조)



(3)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관련 제도 변화

① 재건축 사업 관련 제도 변화

1: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 확대(2012. 5. 30)

- 면적 증가범위를 기존 대비 10% 이내  30% 이내로 확대

재건축 부담금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부과 중지(2012. 11. 23)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적용 확대(2012. 6. 18)

- 용적률 인센티브를 국토계획법 내 상한선까지 허용하고,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으로 할당.

재건축 기준 조정(2012. 11. 23)

- 재건축 연한에 관한 기준(건축연한 20년 이상)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

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후 재건축 가능하도록 조정

② 리모델링 관련 제도 변화

건축연한이 15년 이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

모델링 허용(2013. 4. 1대책, 2013년 주택종합계획)

- 사업비 부담이 어려운 단지의 경우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3. 6. 4)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

특별법에서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3) 도시정비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과 전망

(1) 서울시 도시정비정책 방향과 전망

①①①① 정책방향

- 1인 가구 급증, 다양한 주거유형에 주거니즈 반영, 공동체의식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 회복에 초점을 둠.

- 전면철거방식에 의한 사업을 지양하고 정비 •보전 •관리 등 다양한 주거관리방안 도입

- 뉴타운 추가 지정을 지양하고 뉴타운 해제가 필요한 지구에 대한 뉴타운 지구 해제 및 대안적 사업 시행

- 사람과 장소 중심의 도시정비를 위해 커뮤니티 회복과 지역가치 및 정체성 회복을 위한 재생 관리방안 도

입

주거지관리 
비전

건강하고 안전한 삶, 즐거움이 있는 주거지 재생

관리방향

생활권별 
주택수급

살기 좋은 
생활환경

함께 하는 공동체

서민주거안정 
달성

장소에 맞는 
주거환경개선

사람과 장소를 
연계

<그림 4> 주거지 관리 비전과 방향

② 주민참여형 사업방식 도입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지역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

성하는 것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범주에서 주민참여를 강조한 서울시형 대안적 사업으로 

도입 추진

- 서울시는 2012. 2. 1 도정법 개정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을 포함하여 총 18개 구역에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③ 출구전략 진행 현황

2012년 2월 1일 개정법에 따라 뉴타운 및 재개발구역 일몰제 및 출구대책을 수립하여 진행

함.

- 서울시는 총 571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사업추진과 해제



지역을 선정한 결과 2013년 7월 현재 총 65개 구역이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함. 최근에는 

뉴타운 지구 중에서 종로구 창신 •숭인지구가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앞으로 해제구역은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④ 서울의 정비사업 시장 전망

사업유형별, 사업단계별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을 분석해 보면, 정비예정구역에서 

준공까지 전체 평균 137.1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단계별로는 구역지정 이후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34.9개월로 가장 오래 걸리고 다음으로 사업시행인

가에서 관리처분단계까지 25.8개월이 소요됨.

- 사업유형별로는 재개발사업이 총 144.6개월, 구역지정이후 평균 104.6개월 소요되며, 재건축사업은 총 

128.6개월, 구역지정 이후 평균 87.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위 : 개월)

구분
정비예정

~구역지정
구역지정
~추진위

추진위
~조합설립

조합설립
~사업인가

사업인가
~관리처분

관리처분
~착공

착공
~준공

평균 총사업기간

정비예정
~준공

구역지정
~준공

전체 37.7 5.3 11.1 12.5 25.8 9.9 34.9 137.1137.1137.1137.1 99.499.499.499.4

재개발 40.0 5.7 12.6 14.2 26.2 11.5 34.4 144.6144.6144.6144.6 104.6104.6104.6104.6

재건축 40.7 11.3 4.8 6.5 26.5 3.5 35.4 128.6128.6128.6128.6 87.987.987.987.9

자료 : 국토부 내부자료(2012년12월)와 서울시청 자료(2013년 03월)를 토대로 분석

<표 5> 사업단계별 평균소요기간

정비구역을 통해 공급될 연도별 주택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총 주택공급 잠재력은 451,667호

로 예상되며, 재개발을 통해 271,958호, 재건축을 통해 139,431호, 기타 정비사업을 통해 

40,278호의 주택공급 예상

(단위 : 호)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공급량

사업전체 10,539 63,908 94,684 94,653 84,680 48,967 29,487 16,882 7,867 - - 451,667 

재개발 7,881 21,775 54,865 65,166 45,738 30,273 21,511 16,882 7,867 - - 271,958 
재건축 2,161 39,673 31,214 22,418 25,913 13,882 4,170 - - - - 139,431 
기타* 497 2,460 8,605 7,069 13,029 4,812 3,806 - - - - 40,278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도시개발, 도시환경, 시장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
주 : 사업이 취소된 구역은 제외
자료 : 서울시 자료(2013년 03월)를 토대로 분석

<표 6> 서울시 연도별 예상주택공급량(정비예정구역 제외)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을 모두 합하여 연도별 주택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총 주택공급 잠

재력은 597,385호로 예상되며, 재개발을 통해 321,945호, 재건축을 통해 229,385호, 기타 정비

사업을 통해 46,055호의 주택공급 예상



- 정비예정구역을 통해 24.4%, 정비구역을 통해 75.6% 공급예정  

- 2023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연평균 약 54,3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호)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공급량

사업전체 10,539 63,908 94,684 94,653 84,680 48,967 29,487 55,028 31,733 77,279 6,427 - 597,385 

재개발 7,881 21,775 54,865 65,166 45,738 30,273 21,511 16,882 8,780 42,646 6,427 - 321,945 

재건축 2,161 39,673 31,214 22,418 25,913 13,882 4,170 38,146 17,362 34,445 - - 229,385 

기타* 497 2,460 8,605 7,069 13,029 4,812 3,806 - 5,590 187 - - 46,055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도시개발, 도시환경, 시장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
주1 : 사업이 취소된 구역은 제외
주2 : 예정공급량 값이 없는 일부 구역은 기존세대수, 면적당 평균공급세대수 등을 환산하여 산출(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와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분석

<표 7> 서울시 연도별 예상주택공급량(정비예정구역 포함한 전체사업)

2013. 3월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사업추진과 해제를 확정한 결과 199개 구역중 약 35%가 사

업을 취소한 것을 감안하여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약 30~40%의 주택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 100% 정비사업계획 대비 주택공급량 변화를 추정

- 추정한 결과 30% 감소시 당초 연평균 주택공급량이 50,185호에서 35,130호로 감소하고, 40% 감소시 연평

균 30,111호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호)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공급량
연평균
공급량

100%
(계획유

지)

사업전체 10,539 63,908 94,684 94,653 84,680 48,967 29,487 16,882 7,867 - 451,667 50,185 

재개발 7,881 21,775 54,865 65,166 45,738 30,273 21,511 16,882 7,867 - 271,958 30,218 

재건축 2,161 39,673 31,214  22,418 25,913 13,882 4,170 - - - 139,431 15,492 

30%
감소시

사업전체 7,377 44,736 66,279 66,257 59,276 34,277 20,641 11,817 5,507 - 316,167 35,130 

재개발 5,517 15,243 38,406 45,616 32,017 21,191 15,058 11,817 5,507 - 190,371 21,152 

재건축 1,513 27,771 21,850 15,693 18,139 9,717 2,919 - - - 97,602 10,845 

40%
감소시

사업전체 6,323 38,345 56,810 56,792 50,808 29,380 17,692 10,129 4,720 - 271,000 30,111 

재개발 4,729 13,065 32,919 39,100 27,443 18,164 12,907 10,129 4,720 - 163,175 18,131 

재건축 1,297 23,804 18,728 13,451 15,548 8,329 2,502 - - - 83,659 9,295 

<표 8> 정비사업 취소로 예상되는 주택공급량 변화(정비예정구역 제외)

(2) 경기도 정책 방향 및 전망

①①①① 정책방향



경기도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 17일까지 경기도내 뉴타운 사업 추진여부를 묻는 주

민투표를 실시함.

- 전체 조사대상 10개시 66개 구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68%에 해당하는 45개 구역의 주민 25%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여 뉴타운을 중단하는 구역이 대량으로 발생 

-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사업반대로 조사된 구역에 대해서는 촉진계획변경을 통해 뉴타운사업 지구를 해제하

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 보수나 개량사업을 할 경우 공공에서 기반 시설을 지원하도록 한 주거환경관리

사업 등의 새로운 정비방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설정함.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과 해제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여건에 맞는 정비

방식으로 도시정비정책 방향을 변경함.

- 사업추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하여 뉴타운사업지구의 해제를 포함한 계획변경 등 일제 정

리를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조정 촉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②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도입

경기도는 2012년 12월 28일 ‘2013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 공모’를 실시하여 1

차로 8곳에 대해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결정

-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연중 공모를 통해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예

정  

지원기준은 계획수립비를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1억원(도비 30%, 3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은 1개 지역당 50억원 이내(주민자부담 제외), 국 •도비는 30억원 이내(국 •도비 

60% 지원)로 함.

- 1차로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조달 계획은 국비보조 150

억원, 도비 150억원, 각 지자체별 시비로 200억원을 조달할 예정임.

③ 출구전략 진행 현황

경기도는 2011년 1월 5일 평택 안정지구를 시작으로 총 10개 지구가 해제 또는 실효를 고

시하였고, 각 구역별로 정비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이 결정하여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 사례를 보면 당초 뉴타운 지구를 12개 도시에 23개 지구, 213개 구역을 지정하였으나 2013년 4월

말 현재 10개 지구는 주민갈등으로 지구지정을 해제 및 실효를 고시하고 나머지 7개 도시 13개 지구 106

개 구역도 추가적으로 해제 가능성 있음.

- 경기 뉴타운은 정비구역 해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 기준으로 약 37.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규 주택공급 계획량 기준으로 30.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뉴타운 외 일반정비사업 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신청을 통해 추진위원회 승

인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되고 있음.

- 2013. 4월 말 현재 수원 1개, 부천 2개, 안산 2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추진위 및 조합 해산을 결정 

④ 경기도의 정비사업 시장 전망

정비구역을 통해 공급되는 연도별 주택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총 주택공급 잠재력은 375,219

호로 예상되며, 재개발을 통해 242,398호, 재건축을 통해 60,430호, 기타 정비사업을 통해 

72,391호의 주택공급 예상

(단위 : 호)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공급량

사업전체 2,301 6,098 49,350 44,348 94,553 68,529 81,262 17,349 11,429 - - - 375,219 

 재개발 943 1,992 28,241 23,789 56,315 34,563 72,010 14,874 9,672 - - - 242,398 

 재건축 1,314 3,515 5,009  9,621 21,506 12,993 6,473 - - - - - 60,430 

기타* 45 591 16,100 10,938 16,732 20,974 2,780 2,475 1,758 - - - 72,391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도시환경,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사업
주1 : 사업이 취소된 구역은 제외
주2 : 예정공급량 값이 없는 일부 구역은 기존세대수를 환산하여 산출(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자료 : 경기도청 자료(2013년 03월)를 토대로 분석

<표 9> 경기도내 연도별 예상주택공급량(정비예정구역 제외)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을 모두 합하여 연도별 주택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총 주택공급 잠

재력은 498,451호로 예상되며, 재개발을 통해 319,795호, 재건축을 통해 90,705호, 기타 정비

사업을 통해 87,951호의 주택공급 예상

- 정비예정구역을 통해 24.7%, 정비구역을 통해 75.3% 공급예정  

- 2023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연평균 약 45,313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공급량

사업전체 2,301 6,098 49,350 44,348 94,553 68,529 81,262 57,792 47,921 38,227 8,069 - 498,451 

 재개발 943 1,992 28,241 23,789 56,315 34,563 72,010 34,215 38,302 28,697 728 - 319,795 

 재건축 1,314 3,515 5,009 9,621 21,506 12,993 6,473 15,041 3,638 4,254 7,341 - 90,705 

주 : 사업이 취소된 구역은 제외

<표 10> 경기도 연도별 예상주택공급량(정비예정구역 포함한 전체사업)

경기도는 뉴타운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당초 계획면적 대비 약 37%, 주택공급계

획량 대비 약 30.4%가 정비사업 취소로 감소한 상태임. 지금도 뉴타운지구와 일반 정비사업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약 10~20% 정도가 추



가로 취소될 것으로 가정하여 주택공급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 감소시 당초 연평균 

41,691호 공급에서 37,522호로 감소하고, 20% 감소시 연평균 33,353호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남.         

- 2020년까지 경기도의 연평균 주택수요량은 93,000호 정도이며, 정비사업 의존량은 연평균 약 15,800호(주택

수요량의 약 17%)

- 연도별로 예상대로 사업추진이 된다면 2021년 이후에는 공급량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자체에

서 연평균 15,800호 정도로 공급량을 조정할 경우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2035년 이후까지 충

분할 것으로 예상

- 경기도는 주택공급량 중 택지개발의존도가 약 60%로 높아 상대적으로 재정비 의존도는 낮음. 그러나 향

후 택지개발 의존도를 낮추고 도시정비 수요나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수요 급증에 대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 호)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공급량
연평균
공급량

100%

사업전체 2,301 6,098 49,350 44,348 94,553 68,529 81,262 17,349 11,429 - 375,219 41,691 

재개발 943 1,992 28,241 23,789  56,315  34,563  72,010  14,874  9,672  - 242,398 26,933 

재건축 1,314 3,515  5,009  9,621  21,506  12,993  6,473  - - - 60,430 6,714 

10%
감소시

사업전체 2,071 5,488 44,415  39,913  85,098  61,676  73,136  15,614  10,286  - 337,697 37,522 

재개발 849 1,793  25,417  21,410  50,683  31,107  64,809  13,387  8,704  - 218,158 24,240 

재건축 1,182 3,164  4,508  8,659  19,356  11,693  5,825  - - - 54,387 6,043 

20%
감소시

사업전체 1,841 4,879  39,480  35,478  75,642  54,823  65,010  13,879  9,143  - 300,175 33,353 

재개발 754 1,593  22,593  19,031  45,052  27,650  57,608  11,899  7,737  - 193,918 21,546 

재건축 1,051 2,812  4,007  7,697  17,205  10,394  5,178  - - - 48,344 5,372 

<표 11> 정비사업 취소로 예상되는 주택공급량 변화(정비예정구역 제외) 

5. 정비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첫째, 지금과 같이 정비구역 해제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구역지정을 보류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 후에는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거나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임. 정비사업은 구역지정부터 사업완료까지 완료까지 8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수급불균형 따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우선 출구전략만을 위해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사업취소를 방지하고, 정비(예정)구역이 원래의 목적

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해당 지자체는 연도별 수급조절을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해야 하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하는 등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리모델링 활성화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의한 양질의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총량적인 수급뿐 아니라 주택유형간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자체에서는 구역 해제 등에 따른 주택공급량 감소와 새로운 정비방식에 의한 주택개량 및 신축계획, 이

를 통한 임대주택공급계획, 리모델링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수급계획을 생활권단위별로 수립

해야 할 것임.

- 또한 2020년 이후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량 감소에 대비하여 리모델링과 다양한 정비방식에 의한 

중장기 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특히 경기도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에 의한 신규주

택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함.

둘째, 생활권별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역특성과 사회경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정비방식을 결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함.

- 다양한 정비방식을 고려한 신규주택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의 역할 증가로 자체적으로 재원마

련 방안을 계획해야 함.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도시정비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관리를 표준화 하는 등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셋째, 구역해제 지역 등에 대한 대안적 정비방식의 지연으로 노후 불량주거지가 양산되거나 

확대 될 수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뿐 아니라 주택개량 및 증축, 신축을 위한 융자지원, 녹색주차장 지원, 준공공임

대주택 지원제도, 주택바우처 대상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지원 등과 연계하여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제도 간 

정책융합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넷째, 지자체는 다양한 정비사업 수요에 대응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정비기금 및 재정비특별회계 설치 등 지자체 재원확보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Gap Fund 방식 등 미래의 

세원을 이용한 정비사업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해야 함. 지원할 자금이 없어 노후주거지를 방치하는 것 보

다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정비사업에 대해 예상수익과 개발비용의 차액 중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Gap Fund방식으로 보조해 주고, 사업 후 늘어나는 세제 수익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Gap Fund방식과 유사한 조세담보금융(TIF)제도 등을 도입 방

안을 검토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함. 

(본  보 고 서  자 료 는  h ttp ://w w w .kh i.re .k r 에 서  볼  수  있 습 니 다 .)


